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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6196  배당이의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원고보조참가인 공제회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피       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 시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 론 종 결 2018. 7. 11.

판 결 선 고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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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5,210,379,832

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77,889,982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을 2,312,884,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

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3,736,965,805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43,781,426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

액 483,722,987원을 3,144,752,8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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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

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4조(건물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위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자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 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

  가. 주식회사 E의 사업 시행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신탁계

약 체결

    1)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는 시 G 일대 지

상에 관광숙박시설(H)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

다.

    2) E는 2005. 6. 1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H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사인 I이 신축하는 건물을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6.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신축건

물 등에 관한 분양(처분), 관리 및 운용사무를 피고 C이 수탁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 및 토지신탁계약 특약을 체결하고(위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계약 특약에 

관하여, 2005. 12. 3., 2007.경, 2008. 10.경, 2009. 7. 8.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하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만 하고, 특

정 변경계약을 가리키는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된 날짜로 특정하기로 한다), 피고 C에

게 위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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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

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수탁자는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

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이하 생략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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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

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수탁자는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년( )%

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자체에서는 수탁자가 대지급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이자의 이율

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1, 2012년경 위탁자인 E, 수익자인 B, J, I 등

은 수탁자 C이 지출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하여 연 8.5%의 이자를 가산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공문 및 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제20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

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이 상당하

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

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2조(토지신탁계약과 본 특약의 관계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신탁함에 있어 대출채권자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

는 등의 방법으로 본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수탁자는 신탁건물을 건축

함과 아울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관리·운용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본 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본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① 위탁자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기재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직전 또는 경료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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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1-1, 1-2, 1-3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54,600,000,0000원으로 하는 제1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제1-1, 

1-2, 1-3대출채권자 및 제2대출채권자 앞으로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본 항에 규정된 

근저당권은 해당 대출채권자에게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 신탁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2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제2대출채권자 앞으로 설정한다.

   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1-1, 1-2, 1-3대출채권의 각 미상환 원금 잔액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제2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제1-1, 1-2, 1-3

대출채권자 앞으로 각각 설정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본 신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익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그 지급사유의 발생 전에 수탁자에게 선급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1-1 내지 제1-3 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에 관한 이자 및 연체이자

    7., 8. (생략)

    9. 시공자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본항 제1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기타 제3조 기재 유원지시설 및 도로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공사의 각 공사대금, 기타 제3조 기재 유원지시설 및 도로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의 각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그 부대비용

    10. 제1-1 내지 1-3 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의 각 원금

    11. 시공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금 삼백오십억(\35,000,000,000)  

        의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그 부대비용(다만 본조 제4항에 따른 금액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부대비용을 말하고, 이하 ‘준공금’이라고    

        한다)

    1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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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용 및 신탁수익의 지급순위 및 계좌의 인출순위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계정에 속하는 금전 및 선수비용금 계정에 속하는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호 기재의 항목순서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수분양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분양금 및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2. 본 특약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그 지급우선순위는 본 특약 제17조 제1  

       항에 규정된 각호 기재 항목순서에 따른다)

    3. 내지 6. (생략) 

■ 2009. 7. 8.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 위탁자(수익자) E, 제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B, 주식회사 J, 원고 B의 권리에 대한 참여자로서 원고 A),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 I, 수탁자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제2조(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별지23 및 제3조의 2 내지 4 추가)

① 신탁특약 특약별지23을 신설하여 본 변경계약 별지23의 내용으로 한다.

② 신탁특약 제3조에 이어서 제3조의 2 내지 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의 2(신탁부동산의 임대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위탁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

차인인 유한회사 K에게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을 임차하는 내

용으로 위탁자, 수탁자, K 및 주식회사 L 사이에 2009. 7. 8.자로 체결된 부동산임

대차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을 임대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는 본 신탁사업의 운영개시를 위한 것으로서 위탁자의 요청과 신탁

계약의 우선수익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의 3(신탁재산의 운영)

     ① 신탁재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용 및 운영손실 발생 시 위탁자가 필

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부담하기로 하되, 운영비용이 부족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

의를 얻어 신탁재산으로 우선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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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

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

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약상 최우선 순위로 상환받기로 한다.』

제3조(신탁특약 제5조 제4항의 추가)

신탁특약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본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본조 제3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도 선순위로 K 임대차계약에 

따른 K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3)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5. 6. 30. I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B과 소외 주식회사 J을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로, 시공사인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각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

하였다.

  나. 원고 B과 E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금채권 양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질권 

설정

    1) E는 2005. 6. 24.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음

과 같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1 대출계약 : 차용원금 25,000,000,000원, 이자율 연 9.55%

     ② 제1-2 대출계약 : 차용원금 10,000,000,000원, 이자율 연 10.4% 

     ③ 제1-3 대출계약 : 차용원금 65,000,000,000원, 이자율 연 9% 

     ④ 제2 대출계약 : 차용원금 44,980,000,000원(대출한도는 50,000,000,000원), 이

자율 연 7%

      한편 원고 B은 같은 날 그 중 제1-1, 1-2, 1-3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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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J(M, N, O의 각 수탁회사, 이하 ‘J’이라 한다)에게 양도하

여, 피고 C에 대하여 J은 100,000,000,000원의, 원고 B은 44,980,000,000원의 각 대출

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자들 및 피고 C은 앞서 살펴본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5조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B을 1순위, J을 2순위로 하여 각 대출금 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는 원고 B이 가

지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 중 일부인 29,237,0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

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수탁자 주식회사 L)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취득

    1)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즈음하여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자, E는 원고보조참가인

에게 약 25,000,000,000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7.

경 최우선적으로 투자금 회수 담보를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조건하에 투자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

    2) 2009. 7.경 피고 C 및 기존의 모든 이해관계자인 E, 원고 B, J, 원고 A, I은 원

고보조참가인이 투자하는 자금을 아래 3)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인 E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작

성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투자금 25,000,0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이

하 ‘L’이라 한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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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투자금에 관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 중 일부(별지2 부동산목록 

중 순번 3 ~ 38, 40 ~ 45번, 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임대차보증

금 25,000,0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2009. 7. 8. E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L은 K가 E에게 가지는 25,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취득하였다. K는 2010. 7. 8.경 피고 C과 E에게 위 질권설

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각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차권설정등기

    1)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5조에 따라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618 ~ 626번 부동산(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기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이하에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으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3의 표 기재상 배당물건 번

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2005. 8. 11. 채권최고액을 36,400,000,000원으로 하는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B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공동 1순위로 각 마쳐졌다.

    2) 2009. 11. 2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피고 C은 2010.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쳤음에도 불구하

고, 원고 B(일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 원고 A), J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K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았다.

    3) 이에 원고 B과 J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3, 4, 5번)

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405호)을 받아 2010. 8. 23. 

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확정판결(원고 B : 

d d d d d û r

d d d d r d~dvtvuqt|qut



- 11 -

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가합13151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J : 

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537838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통하여 원고 

B은 위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한편 J은 위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2015. 3. 27. 채권최고액 130,000,000,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의 근

저당권에 이은 2순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3,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1순위)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1. 2. 28.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K에게 임차권등기를 경

료하여 주었다. 2011. 2. 2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목적물이 반

환되자, L은 2011. 3. 1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임대인인 E

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00원을 질권자인 L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으나 E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L은 법원 2012가합16570호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원금 25,000,000,000원 및 2011. 3. 1.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5. 31. L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L의 K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양수

하였고, L은 2016. 6. 7. 원고 B, J, 원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울러 원고보

조참가인은 2016. 7. 1. 위 지방법원 2012가합16570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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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받았다.

   6) 한편, 피고 C은 2010. 7. 23.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위한 취·등록세의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J은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586 ~ 594번 부동산(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에 채권최

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였던 I은 50,843,1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 지방법원 2010카단5649호)을 받아, 

2010. 10. 19.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I은 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29634호 판결로써 공사잔대금 

채권 중 58,083,750,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

자, 2014. 11. 17. 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2 부

동산목록(순번 1 ~ 626번, 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

의 부지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

매절차’라 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11,336,693,209원 및 그 이자 3,515,643,287원, 신탁사무처리

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2,034,677,6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59,173,789원, 신탁

보수 7,882,945,205원, 총 합계액 25,229,133,159원(= 11,336,693,209원 + 3,515,643,287

원 + 2,034,677,669원 + 459,173,789원 + 7,882,945,205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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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콘도미니엄 동

워터파크  순번 1, 2

상가 순번 3 ~ 54

콘도미니엄 순번 55 ~ 585

호텔 동

1층 ~ 6층 순번 586 ~ 592

15층 순번 593

7층 ~ 14층 순번 594

이 사건 건물 대지(대지권의 목적 외) 순번 595 ~ 615

이 사건 건물 주변 나대지(2차 사업부지) 순번 616 ~ 626

    3)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의 집합건물들과 제2차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나대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I에 의하여 경매대상이 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현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는데, 

경매대상 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은 합계 261,618,143,300원[= 구분건물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 ~ 594번) 222,825,297,800원 + 그 외 토지(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595 ~ 626번) 38,792,845,500원]이었으나,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6. 6. 22. 제6차 경매기일에서 감정가액의 17% 정도인 44,110,000,000원에 입찰한 

Q 주식회사가 낙찰받아 2016. 6. 29.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Q 주식회사는 2016. 

8.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경매법원은 2016. 10. 28. 배당기일에서 전체 배당할 금액 44,495,653,000원 중 

44,099,452,268원을 실제 배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

계인이 상이하여, 경매법원은 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따라 각 

배당물건 번호 별로 실제 배당액 및 이에 대한 채권순위 및 채권액을 안분하는 배당계

d d d d d û r

d d d d r d~dvtvuqt|qut



- 14 -

배당물건번호
별지2 

부동산목록
제한물권 내역

1

(워터파크 및 

상가)

순번 1 ~ 54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

      근저당부질권 A(29,237,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

2

(콘도 시설)

순번 55 ~ 422

(아래 3항 14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3

(콘도 시설)

순번 124, 170, 

216, 247, 262, 

292, 293, 324, 

338, 339, 372, 

400, 416, 418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30,000,000원)

4

(콘도 시설)

순번 423 ~ 585

(아래 5항 17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5

(콘도 시설)

순번 428, 431, 

446, 462, 473, 

492, 508, 516, 

517, 518, 519, 

522, 524, 525, 

534, 550, 570

3항과 동일

6

(호텔 시설)
순번 586 ~ 594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2, 3순위 근저당권 I(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7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

순번 595 ~ 617 제한물권 없음

8

(2차 사업부지)
순번 618 ~ 626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36,400,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

산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별 합계액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 배당표에는 배당물건 번호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피고 C은 배당요구한 금원 중 신탁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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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순위 및 배당액

1순위(필요비·유익비) 2순위(당해세) 3, 4순위

1 13,171,924,739원
피고 C

5,181,077,554원

피고 시

235,308,743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7,755,538,442원

2 13,204,468,002원
피고 C

5,193,878,200원

피고 시

235,890,109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7,774,699,693원

3 368,647,582원
피고 C

145,004,754원

피고 시

6,585,674원

① I ( 가 압 류 채 권 자 )  

108,042,581원

② J(근저당권자)

 109,014,573원

4 5,757,869,886원
피고 C

2,264,814,825원

피고 시

102,860,983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3,390,194,078원

5 519,001,991원
피고 C

204,145,531원

피고 시

9,271,667원

J(근저당권자)

305,584,793원

6 4,531,805,070원
피고 C

1,782,551,448원

피고 시

80,958,051원

① J(1순위 근저당권

자)

1,100,440,000원

② I(2순위 근저당권자) 

1,567,855,571원

17,346,187,954원(= 신탁사무처리비용 11,336,693,209원 + 그 이자 3,515,643,287원 + 

신탁사무처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2,034,677,669원 + 이에 대한 부대비용 

459,173,789원)을,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신탁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

로 1순위로 다음과 같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았고, 

2순위로 피고 시에서 청구한 당해세 787,810,960원이 역시 배당물건 각 번호 부

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

의 근저당권자들이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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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순위 및 배당액

1순위(필요비·유익비) 2순위(당해세) 3, 4순위

7 4,081,084,934원
피고 C

1,605,264,072원

피고 시

72,906,199원

일반채권자

① R 7,140,865원

② I

  1,828,773,527원

③ S  15,799,115원

④ T 5,378,240원

⑤ 원고보조참가인

  531,059,060원

⑥ U

  9,201,981원

⑦ V

  5,561,875원

8 2,464,650,064원
피고 C

969,451,570원

피고 시

44,029,534원

1순위 근저당권자

① B

  483,722,987원

② J

  967,445,973원

합계 44,099,452,268원 17,346,187,954원 787,810,960원

  

  바. 각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시에 이어 나머지 금원에 대해 원고 B의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

권자로서 3순위로 합계 18,920,432,213원(= 7,755,538,442원 + 7,774,699,693원 + 

3,390,194,07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시에 이어 나머지 금원에 대해 3순위로 같

은 순위의 근저당권자인 J과 채권최고액의 비율로 안분 받아 483,722,987원을 배당받

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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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 C의 배당액 중 10,316,567,787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 B은 피고 C의 배당액 중 7,029,620,167원, 피고 시 배당액 중 

44,029,53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시에 이어 3순위로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나머지 금원을 안분 받

아 531,059,06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배당기일에서 피고 C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6. 11. 4. 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게 배당된 3,387,815,520원(=  1,782,551,448원 + 1,605264,072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 지방법원 2016가합56189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1) 피고 C이 신탁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1순위로 배당받은 17,346,187,954

원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2) 필요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필요

비가 투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피고 C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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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시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당해세는 배당물건 번호 각 순번의 부

동산에서 발생한 당해세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피고 시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건 번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들이 배당이의하는 부분

    원고 A과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 주식

회사에 배당된 12,639,770,579원[= 5,181,077,554원 + 5,193,878,200원 + 2,264,814,825

원, 이 중 원고 A은 원고 B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질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기

존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존 배당액 18,920,432,213원)에 대하여, 원고 B은 나머지 2,323,202,792원(= 피고 C

의 배당액 12,639,770,579원 - 원고 A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할 금액 10,316,567,787원)

에 대하여 이의하고 있다]에 대하여, 또 원고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969,451,570원의 1/3인 323,150,523원(원 미만 버림), 

피고 시에 배당된 44,029,534원의 1/3인 14,676,511원(원 미만 버림), 합계 

337,827,034원(= 323,150,523원 + 14,676,51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내용

    1) 피고 C의 주장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

도 이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인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범위는 신탁의 목적 및 

수탁자가 처리하는 신탁사무에 맞게 민법 및 다른 법령이 정한 것보다 폭넓게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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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수탁자인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

탁재산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피고로 하여금 단순히 부동

산 명의만 보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인허가

를 받고 공사도급계약 등 각종 용역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신탁재산을 보전하는 일반적인 신탁계약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은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신탁법 제46조 제2항),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수탁자의 필요비·유익비

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신탁법 제48조 제1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신탁법 제48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우선 신탁법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신탁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① 신탁법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신

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신탁법 제4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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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우선변제권은 그중에서도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여 공익적인 성

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특정한 채권

의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공익적 성격을 지닌 비용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

을 인정하는 것으로 담보물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탁사업의 특성

상 소요비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소요비용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들의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

한 비용’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③ 신탁법의 조문체계 및 문언상으로도 제48조 제1항은 ‘필요비, 유익비’에 한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고,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필요비·유익비’

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를 민법상 ‘필요비·유익비(민법 

제203조, 제367조)’와 다른 개념으로 신탁의 목적 및 수탁자가 처리하는 신탁사무에 맞

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필요비·유익비’라는 표현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 등 다

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

고, 특히 신탁계약의 경우 소요비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를 

쉽게 확장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바, 신탁법 제4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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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필요비·유익비’를 민법상 필요비·유익비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

탁사업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 ‘필요비·유익비’의 해석과 마

찬가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유익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채무 및 이미 지출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수탁자가 아직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여 지출

할 예정인 비용 2,034,677,669원(= 소송비용 등 951,943,249원 + 수분양자반환금 934,804,900

원 + 제세공과금 147,929,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59,173,789원의 합계 2,493,851,458

원과 필요비·유익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15,643,287원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상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

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출이 예정

된 비용’이 아닌 ‘이미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점, ②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의 필요비·유익비와 달리 해석하지 아니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민법상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에 있어 권리 행사를 위해

서는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가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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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보면,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는 수탁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필요비·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의 지출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필요비·유익비가 경매절차

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도청구를 할 때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신탁법상의 필요비·유익비 역시 수탁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필요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

금은 필요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필요비·유익비 명목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515,643,287원, 채무를 부담하여 

지출할 예정인 비용 합계 2,034,677,669원 및 그 부대비용으로 459,173,789원을 배당요

구함으로써 이를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

어보면, 위 이자 합계 3,515,643,287원 및 채무부담금 합계 2,034,677,6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9,173,789원은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이를 신축함에 따라 비로소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그 대지인 이 사건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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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상승시키

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신탁법이 정한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토지

에 건축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개량하기 위

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할 뿐이

다.

  라. 피고 C이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① 보험료, ② 소송비용, ③ 수분양자 반환금, ④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⑤ 

취·등록세 등, ⑥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항목은 위

와 같은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각 지

출비용의 필요비 해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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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보험자

(‘주식회사’ 생략)

총가입금액

(재산손해 + 기계손해)
보험료

2010. 8. 20.부터

2011.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9,594,869원

2011. 10.경 X 176,672,000,001원 48,000,000원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X 176,672,000,001원 73,753,780원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2,346,953원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1,640,018원

2015. 8. 20.부터

2016. 8. 20.까지
X 176,672,000,001원 70,354,260원

2016. 8. 19.부터

2017. 8. 19.까지
Y 176,672,000,001원 70,279,528원

합계 485,969,408원

      가) 보험료

        (1)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다음과 같이 재산손해(section Ⅰ) 및 기계손해[section Ⅱ, machinery 

breakdown, 기계기구 고장)]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속칭 패키지보험)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

한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비용

에 해당하여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금원 중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관한 보험

료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이상 건물에 대한 보험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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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가입한 보험 중 재산손해(Section Ⅰ) 가입금액 176,651,000,001원은 건물(building) 가

액 118,247,991,872원, 구축물(structure) 가액 26,860,000,000원, 기계기구류

(machinery) 가액 31,553,008,129원의 합계액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구축물 및 기계기구류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위락 시설로 이용됨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 및 분리한 시설 자체에 대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심하

게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구축물, 기계기구류가 건

물과 일체로 일괄매각되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중 일부를 분리․반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 C이 보험자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를 분리

하여 가액을 산정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와 같은 보험계약상 분류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를 법률상 개념으로 엄격하게 분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기보다는 

보험계약상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액 중심으로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건물 부분 뿐만이 아니라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관한 보험료 역

시 신탁법상 필요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 C이 지출한 보험료 중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일인 

2016. 6. 29. 이후에 보험기간이 도래한 2016. 8. 19.부터 2017. 8. 19.까지를 보험기간

으로 하는 보험료 70,279,528원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락허

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수탁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담보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바, 경락허가결정일인 2016. 6. 

29. 이후 지출한 보험료(일부 보험기간이 2016. 6. 29. 이후에 도래하는 2015. 8. 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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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6. 8. 20.까지 보험기간인 보험료에 관하여는 2015. 8. 19. 납부함)에 관하여는 

필요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보험료 원금

으로 기재한 485,969,408원 중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415,689,881원(= 

485,969,409원 – 경락허가결정 이후 지출한 보험료 70,279,528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70,279,527원(= 485,969,408원 – 415,689,881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

        (1) 피고 C은 ① 이 사건 건물 중 콘도의 수분양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응소한 비용, ②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AA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③ 원고 

B, J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④ 시공사 I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⑤ L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⑥ 용역업체들의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등으로 합계 388,866,038원을 지출하였고, 이 비용도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여 우선변

제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75,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388,866,03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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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에 지출한 비

용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지출한 공

익적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 C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 및 그에 따른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피고 C이 소송비용 지출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막았

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신탁재산의 권리변동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신탁재산 자체에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

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소송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88,866,038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

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수분양자반환금

        (1)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반환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철회하고 해당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거나 집행권을 통하여 강제집행 하였을 것으로 분양대금반환의무가 낙찰

자에게 승계되고 낙찰대금이 줄어 배당 재원이 감소하였을 것이어서 이를 지급한 것이

므로, 위 비용 4,743,232,850원은 신탁재산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4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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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 C이 지출한 수분양자반환금은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

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권리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필요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우선변

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수분양자반환금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함에도 수

탁자가 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어 담보

물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수분양자반환금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

한 4,743,232,850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1) 전기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기료는 3,264,083,290

원인데, 이 사건 건물이 기초지반으로 침투·유입하는 지하수를 집수정 내부에 설치된 

펌프로 강제 배수하여 부력(양압력)을 감소시키는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건축되어 

건물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펌프 가동에 전기가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보완 공사’, 보일러 

가동 등을 위하여 전기가 사용되었으므로, 위 전기료 3,264,083,290원은 필요비라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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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21호증의 1 내지 2,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2, 2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

전력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2010. 11.경부

터 2016. 5.경까지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전기료

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230원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

건 건물의 구조설계시 지하수로 인하여 작용하는 부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구배수공

법이 적용되어 지하 3층에 15곳의 영구배수 집수정(SUMP PIT)을 설계하여 시공한 사

실, 이 사건 건물에 2012.초경에 개장준비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피고 C은 이 사건 2017.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이 심

야시간에 전기를 공급받아 온수, 냉수 등을 생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한 

전기라고 진술하여 심야용 전기는 배수펌프 가동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실을 자

백하면서도 위 심야용 전기료가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및 전기료 보증금 1,044,632,230원에 관하

여 위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월별 전기요금이 최저 0원(2010. 9.분, 2011. 8.분) 또

는 42,062,280원(2010. 10.분)에서 최대 65,955,940원(2012. 2.분)으로 편차가 심하여 

그 전부가 배수펌프 작동이나 개장준비공사, 보일러 가동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전기요금 중 배수펌프에 대하여 사용된 전기량 또는 개장준비공사에 사용

된 전기요금의 신탁재산의 보존과의 관련성 및 그 사용 전기량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

을 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지출한 전기료가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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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료 기본요금이 월 30,000,000원에 이르러 전기료 명목으

로 매월 최소 30,000,00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 가스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요금으로 주식회사 AB에 합계 

255,985,26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계량기 교체비용 또는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

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 주

식회사가 피고 C에 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 C이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도 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 교정 및 교체비용은 기

본요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된 사실, I이 피고 C에게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충

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 C이 제

출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신탁목적대상의 개량,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2. 13. 이후에 4년 가까이 

가스요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도 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에 가스계량기 설치비

용이 기본요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가스 사용량이 

없음에도 가스사용요금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바로 이를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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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수도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도요금으로 시 맑은물사업소에 합

계 13,203,55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C이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요금을 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

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신탁목적대상의 개량,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2. 18. 이후에 4

년 가까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동파 등 별다른 하자

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없이도 이 사건 건물에 

수도와 관련된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4) 시설관리비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23 내지 25, 28, 29, 60,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로 에너

지관리공단에 1,045,500원, AC에 5,500,000원 합계 6,545,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피

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로 주식회사 AD에 1,650,000원을, 소방시

설 점검비로 주식회사 AE에 5,830,000원을,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AF에 14,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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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닌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합계 28,325,50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C은 AB 주식회사에 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2,218,410원

을 2회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필요비라고 주장하고, 을가 제8호증의 24, 6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스 사용요

금 관련 보증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필요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중 시설관리비 28,325,500원만이 

필요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3,537,708,920원(= 3,566,034,420원 - 28,325,500원)은 필요

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

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취·등록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이 거래의 객체로서 가치를 갖추기 위해 소유권보존등

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취·등록세로 1,622,590,49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 을가 제9호증의 2, 3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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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68,804,800원(= 

취득세, 농특세 538,137,34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30,667,460원)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22,590,493원(= 291,923,033원 + 230,667,460원, 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원)을 납부한 것으로 채권을 신고한 점, ② 위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지출한 비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따

라 경매절차에서 신탁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지출비용은 이 사

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 보존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취·등록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없

고 피고 C에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신탁사업의 건

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외 AG가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

다가 위 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가산된 세액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 C에 별다른 과

실이 있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취·등록세 납부액 522,590,493

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C은 이에 추가하여 호텔 취·등록세로 

주장한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

라도 위 금원은 피고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호텔 취·등록세 지출을 위하여 J으로부

터 대출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

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 

522,590,493원만이 필요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1,100,000,000원(= 1,622,590,493원 - 

522,590,493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

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바) 채무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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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AA호에 진행되고 있었던 강제경매( 지방법

원 AH)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Z에 대하여 용역대금 청구소송( 지방법원 2010가

합52190) 진행 도중 위 Z에 설계용역대금 5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위 AA호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변제금은 이 사건 건물

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Z에 설계용역대금으로 530,000,000원(= 2013. 7. 24. 518,000,000원 + 2013. 

8. 8.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위 채무변제금은 위 피고의 설계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위 강제경매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권리귀속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변제금 530,000,000원이 필요비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Z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출한  

530,000,000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C이 경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

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

권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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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1. 18. 이 사

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는바, 위 신탁등기에 의하여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서 공

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

므로,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최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 C이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 사

건 배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6,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C이 위 

특약 변경계약이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4조 제1

항에 의하여 신탁등기로서 공시되는 것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일 뿐 강제집

행절차에서 세부적인 특약 내용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C이 우선변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9. 7. 8.자 신탁계약 특약 변경계약’ 제3조

의3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 위 특약 변

경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하여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원고들은 위 특약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특약 변경계약의 내용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AI, E가 2012. 7. 16. 이미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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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위 피고가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 상환받

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 및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1, 2), 원

고 B은 2013. 7. 18. H 상가 AA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하여 위 피고가 납부하는 항고

보증금 및 경매신청권자 Z에 대한 채무변제금에 관하여는 신탁사무처리비용 대지급금

의 우선변제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3), I은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4), 원고 B, AI, 원고 A은 2011. 1.경  

‘2011. 1. 10. 기준 미납 전기료’에 관하여 피고의 최우선순위 지급과 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을 제17호증의 1, 2, 3), E가 2015. 3.경 위 피고의 신탁

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송한 사실(을가 제

1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문은 모든 비용에 관하여 피고에

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특약 변경

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당사자들이 공문, 동의서, 확인서를 보냈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므로, 피

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 합계 17,346,187,954원을 배당받았으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5,689,881

원, 시설관리비 28,325,500원, 취·등록세 522,590,493원 합계 966,605,874원으로 한정함

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만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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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2) 한편,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

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

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

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

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

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위와 같

은 법리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 번호 1 ~ 8번으로 분류된 것과 같이, 

그 현황 및 이해관계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경매로 진행되어 하나의 배당표

가 작성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C이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필요비로 인정되는 부분

이 합계 966,605,874원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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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부동산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위 인정 필요비 966,605,874원을 안분한 결과

1 13,171,924,739원

339,035,94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13,171,924,73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13,204,468,002원

339,873,58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13,204,468,00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

액)]

3 368,647,582원

9,488,726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368,647,58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3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

액)] 

4 5,757,869,886원

148,203,46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5,757,869,886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

액)] 

5 519,001,991원

13,358,741원[= 966,605,874(인정 필요비) × 519,001,991

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5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6 4,531,805,070원

116,645,427원[= 966,605,874(인정 필요비) × 

4,531,805,0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

액)]

합계 37,553,717,270원 966,605,874원

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부동산)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필요비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 외 건물 대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 번호 순번 7, 8번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

다.

    4)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위 인정된 필요비를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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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피고 C

기존 배당금
인정 필요비 차액(경정될 부분)

1 5,181,077,554원 339,035,940원
4,842,041,614원

 (= 5,181,077,554원 - 339,035,940원)

2 5,193,878,200원 339,873,580원
4,854,004,620원

(= 5,193,878,200원 - 339,873,580원)

3 145,004,754원 9,488,726원
135,516,028원

(= 145,004,754원 - 9,488,726원)

4 2,264,814,825원 148,203,460원
2,116,611,365원

(= 2,264,814,825원 - 148,203,460원)

5 204,145,531원 13,358,741원
190,786,790원

(= 204,145,531원 - 13,358,741원)

6 1,782,551,448원 116,645,427원
1,665,906,021원

(= 1,782,551,448원 - 116,645,427원)

7 1,605,264,072원 ―
1,605,264,072원

(= 1,605,264,072원 - 0원)

8 969,451,570원 ―
969,451,570원

(= 969,451,570원 - 0원)

합계 17,346,187,954원 966,605,874원

    5) 기존에 피고 C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

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사. 소결론

    1)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

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

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합계 

18,920,432,21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에

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필요비가 인정될 경우 위 피고에 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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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금액과 실제 필요비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위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금원 중 위 인정 차액 합계액 11,812,657,599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 경정액 

4,842,041,614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 경정액 4,854,004,620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 경정액 2,116,611,365원)은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

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하고, 위 11,812,657,599원은 원고 A의 기존 배당액이 질권 채

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

존 배당금 18,920,432,21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11,812,657,599원 중 

10,316,567,787원은 원고 A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1,496,089,812원(= 

11,812,657,599원 - 10,316,567,787원)은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0

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원고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

산의 매각대금에서 483,722,987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배당물건 번

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969,451,570원은 모두 피고 C이 

배당받을 수 없는 금원이므로, 이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3인 323,150,523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에서 피고 C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

다(원고 B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C의 배당액

을 감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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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결국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5,210,379,832원[= 17,346,187,954원 

- 12,135,808,122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경정액 11,812,657,599원 + 배당

물건 번호 순번 8번 경정액 323,150,523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

원은 위 10,316,567,787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정액)을 추가로 배

당한 29,237,000,000원(= 18,920,432,213원 + 10,316,567,787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에는 1,819,240,335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

정액 1,496,089,812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에 대한 경정액 323,150,523원)이 추가

되어야 한다(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으로 인한 최종 배

당액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4. 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3. 바.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의 매각대

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르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비록 일괄경

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피고 시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건 번

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

각대금에서 피고 시에게 2순위로 44,029,5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

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별

지2 부동산목록 순번 618 ~ 626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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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재산세
618 시 AJ 임야 3,156㎡ 467,541원
619 시 AK 임야 131㎡ 15,516원
620 시 AL 임야 22,340㎡ 2,507,221원
621 시 AM 임야 2,876㎡ 2,374,622원
622 시 AN 임야 13,190㎡ 1,794,597원
623 시 AO 임야 74,546㎡ 5,792,059원
624 시 AP 임야 591㎡ 85,920원
625 시 AQ 임야 334㎡ 14,558원
626 시 AR 임야 17,157㎡ 1,214,566원

합계 14,266,600원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당해세로서 2순위로 피고 

시에 배당된 44,029,534원 중 위 합계액 14,266,600원을 초과하는 29,762,934원

(= 44,029,534원 - 14,266,600원)은 피고 시의 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

산에 관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9,762,934원의 1/3인 9,920,978원의 범위에서 피고 시의 배당액에

서 삭제하여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원고 B은 피고 시에 대하여도 자신에

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 피고의 배당액을 감축할 것을 구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 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7,889,982원(= 787,810,960원 - 

9,920,978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2,312,884,300원[= 483,722,987

원(기존 배당액) + 1,819,240,335원(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 + 9,920,978

원(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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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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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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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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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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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번호 별지2 부동산 목록 제한물권 내역

1

(워터파크 및 

상가)

순번 1 ~ 54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

      근저당부질권 A(29,237,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

2

(콘도 시설)

순번 55 ~ 422

(아래 제3항 14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3

(콘도 시설)

순번 124, 170, 

216, 247, 262, 

292, 293, 324, 

338, 339, 372, 

400, 416, 418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30,000,000원)

4

(콘도 시설)

순번 423 ~ 585

(아래 제5항 17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5

(콘도 시설)

순번 428, 431, 

446, 462, 473, 

492, 508, 516, 

517, 518, 519, 

522, 524, 525, 

534, 550, 570

3항과 동일

6

(호텔 시설)
순번 586 ~ 594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2, 3순위 근저당권 피고 I(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7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

순번 595 ~ 617 제한물권 없음

8

(2차 사업부지)
순번 618 ~ 626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36,400,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

[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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